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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

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

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

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

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

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

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복지국가, 재정건전성, 노동시장정책, 정책 상호작용, 고용률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주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86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4호

1. 서론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

효한 전략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들은 경기 침체

로 인한 고실업과 사회복지 지출 부담 등으로 재정위기에 당면하였다. 이에 고용률을 높임으

로써 복지수급자를 줄이고 재정부담자를 늘려 국가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소

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국가가 고용률 증

진을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고용-중심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복

지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그것의 성과가 실증적

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Estevao, 2007; Bassanini & Duval, 2006). 그러나 이 정책들이 실제

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여 그 영향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에서는 20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

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한다.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첫째, 정책 효과의 시차

(lag)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을 매개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로 지적되는 실업률 감소(빈곤 감소)와 고용률 제고, 재정

건전성 향상은 동 시점에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거나 고용률을 높

여,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Ko & 

Cho, 2017). 따라서 분석모형에서는 성과들 간에 일정한 시간 경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노동

시장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관계가 분석에 고려되지 

못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거시적 효과들 간의 선후관계를 반영

해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정책 간 상호작용이 상이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Belzil, 2001; OECD, 2006; Mares, 2007), 실

증 연구에서는 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실업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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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trap)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면서 소극적 노동시장 대신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확대하여 고용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와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여, 복지지출 수요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재정 기여자를 늘려 복지국가

가 당면한 재정위기 타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Paul de Beer, 2007; 

Kenworthy, 2010). 한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국가차

원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력과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OECD, 2006). 이는 결국 노동시장정책들이 결합될 때 그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이 복

지국가의 재정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정책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기

존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복지국가 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

어 온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실제 복지국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규명해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들 간의 매

개적 진행경로를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밝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 재정위기 타개에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제

도 개편이 실효적인 대안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것뿐 아니라, 향후 노동시장정책

의 전략 구성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제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고용 중심 복지국가 전략의 도입 

서구 복지국가는 1960, 70년대 초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풍부하게 확보되는 노동

수요와 균질적인 노동시장, 높은 경제성장률 등 안정적인 거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복지국가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이 시기, 선진복지국가들은 고성장과 높은 고용률로 조세부담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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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득계층이 많아 풍부한 재원확보가 가능했다. 게다가 노인부양비는 낮아 복지지출 부담이 

적었기에 복지국가의 재정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연이은 석유

파동과 잇따른 경기 침체는 고실업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부담

까지 가중되면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촉발되었다. 특히 만성적인 고실업은 복지 수급자의 

증가와 과세 기반의 축소로 이어져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과세 기반은 감소하는 ‘자기 강화 

부적 소용돌이(a self-reinforcing negative spiral)’(Esping-Andersen, 1996: 68)로 복지국가의 재

정건전성을 위협하였다. 

상기한 국면에서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자 하였다. 이때, 고용률 증진은 재정부담자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

하였다(Mosher & Trubek, 2003: 65).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되

었는데, 이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여 고실

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복지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률 증진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Mosher & 

Trubek, 2003). 이것이 바로 고용 중심, 고용 친화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배경이다(홍

민기･홍백의･윤자영･박제성, 2013; OECD, 1994; Häusermann & Palier, 2008; Kenworthy, 

2010; Bonoli, 2011).

고용 중심 복지국가 전략은 근로가능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임

으로써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확보하여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ul de Beer, 2007). 물론 근로연계복지(workfare), 활성화 정

책(activation policy) 등 국가마다 강조점에 따라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다. 하지만, 복

지(welfare)가 아닌 노동(work)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 된 것은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징이다. 이에,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실업급여 

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이 되었다면, 실업자 및 노동취약계층, 취업준비자의 (재)고

용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을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실제로 1980년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오늘날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국면에서 촉발되

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정책,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개

선에 효과적인 전략이었는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핵심적인 연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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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성과에 주목해왔으나, 노동시장정책

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고용률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우에도,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률, 그리고 재정건전성 간의 관

계를 고려하여 노동시장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의 격차를 두고 이뤄진다

는 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을 매개로 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Ko & Cho, 2017). 

2)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반의 고용성과를 분석한 거시 연구들은 대부분 그것의 성과를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강철희･김교성･김영범, 2001; 채구묵, 2011; Bradley & Stephens, 2007; OECD, 

1993; Estevao, 2007). 물론 소수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성과에 대한 유의

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Scarpetta, 1996; Baker et al, 2005), 대개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지출을 늘릴수록 고용률이 증가하거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 증진 및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기인한다. 첫 번째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의 일치성을 높임으로써 고용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고용서비스

(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는 구직 상담 및 알선을 통해 구직자들의 효율적인 일자

리 탐색을 지원하고, 구직자들과 구입 기업들을 연결시킨다. 또한 훈련(training)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노동자 및 실업자들에게 노동시장

에 적합한 기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노동공급의 일치성을 증진시킨다

(Calmfors, 1994; 채구묵, 2011:190).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의 원활

한 매칭을 추진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공급의 양적, 질적 증대를 통해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비경제활

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포섭함으로써 노동공급의 양적 증대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

직자들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실업에 따른 구직 단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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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박탈을 방지하기도 한다(Calmfors, 1994:15). 특히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가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실직자들의 구직의무를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충함으로

써,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공급되는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수요 증가를 통해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Calmfors, 1994; Brown & Koetti, 2015:5 재인용).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고

용보조금 사업이 특히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Direct job 

creation)은 공공부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민간 고용보조금(Employment 

Incentive)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낮추고,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주로 거시적 측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에 주목한다(Brown & Koetti, 2015; 채구묵, 

20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미시적으로 각 개인의 고용성과에는 긍정적이나, 거시적 측면, 

즉, 일반균형의 차원에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기존의 피고용자를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실업자로 대체 고용하여 기존의 피고용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전체의 고용률 및 실업률

은 변함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안주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감소하게 되는 잠김효과(locking effect),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비용의 손실이 초래되는 사중손실효과

(deadweight effect) 등도 거시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증대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2)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자들의 소득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 급여 제공은 1980년대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많은 비판에 노출되었다. 정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의존도를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을 뿐 아니라, 실증연구에서도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연장시킨다는 부정적인 결론

이 주를 이루었다(Atkinson & Micklewright, 1991; Tatsiramoss, 2006; 채구묵, 2009).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

저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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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급여는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업자의 실업 탈출 동기를 감소시키고, 구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탈동기효과(disincentive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는 실업

자들이 일자리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여 현재 받고 있는 현금

급여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일 경우 취직을 거부할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직업

을 그만 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요인들은 실업자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거시적으

로 고용성과를 감소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고용량을 줄인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에서는 실업급여가 경기후퇴기에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Bougrine & Seccareccia, 1999). 즉, 미시적 수

준에서는 실업급여가 개인의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거시

적 수준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자신

의 적성 및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

로는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제도주의적 입장도 있다(Belzil, 

2001; Tatsiramoss, 2006; Mares, 2007; 채구묵, 2009). 관련하여, Wulfgramm & Fervers(2015)

는 재고용 안정성(re-employment stability)에 대한 실업급여의 효과를 분석하여, 실업급여 수

급자가 재취업 후 해당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비수급자에 비해 더 높음을 확인한 바 있

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구직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직자가 기술을 연마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의 질과 고

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과 성과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에서 핵심 정책 수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존재하였지

만, 여전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 증진 효과는 제한적이며 복지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위시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실업률에 상이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이 다수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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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시되었다. 즉, 실업급여가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병행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노정하는 복지국가 재정에의 부적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OECD, 2006). 

OECD 21개국의 22년간(1982-2003년) 자료를 토대로 노동시장정책 간 상호작용이 실업률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Bassanini & Duval(2006) 연구에서는 관대한 실업급여는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높은 지출수준은 이러한 부적 영향을 상쇄함

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별 효과를 분석한 Boone & van 

Ours(2004) 연구에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고

용성과로 이어짐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가 관대한 국가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출수준이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슷한 결

과로, 실업급여 수혜액의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강

철희･김교성･김영범(2001)의 연구에서도 두 정책 간 상호작용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실제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이 여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및 수급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관

대한 편에 속한다(Kluve & Schmidt, 2002). 이들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높은 소득대체율은 적

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불안정한(unstable) 일자리를 

수용해버리는 유인을 방지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다(Bassanini & Duval, 2006). 이는 앞서 논의한 재취업의 안정성 향상에 실업급여를 위시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지니는 부정적인 영향

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반영하여, 실업급여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병행될 때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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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호주 등 20

개 선진복지국가를 분석하여, 노동시장정책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다. 이들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복지국가의 성숙과 위기, 위기의 타개를 위

한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의 재편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살펴보

기에 적절한 복지국가들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확

보의 측면에서도 용이한 것 역시 사실이다. 아울러, 연구의 함의 측면에서도 OECD에서 발표

되는 여러 지표들이 한국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바, 이 국가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방안 모색에도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어서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를 분석시기로 한다. 198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국가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 특히 OECD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한 시기가 대체로 이 시기부터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현실적 차원의 이유를 근거로 80년 이후부터 확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까지를 

분석시기로 삼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단위로 반복 관찰되는 결합시계열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 일반회귀분석을 시도하면 불편추정량을 도출을 담보하는 가정을 위배할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추정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이나 실행 가능한 회귀분석(이하 FGLS), 패널교정 표준오차(이하 PCSE) 등이다. 각각의 추정

방식은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변수에 자기회귀현상이 포함되어, 자기회귀모형과 고정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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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Beck & Katz, 2011: 341-342). 이 경우 시계열이 20개년도 이상

이면 추정치의 편향이 축소되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Beck & Katz, 2011: 342), 시계열이 

짧으면 일관된 추정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분석

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이 활용되지만, 계열상관이 존재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Bell & Jones, 2015), 1) 이분산이나 동시상관이 존재할 경우에

는 다른 추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이 경우, FGLS나 PCS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추정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정 회귀계수의 효율성과 정확성 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Reed & Ye, 2011). 대체로 PCSE를 적용할 때, FGLS 추정량보다 효율성이 낮은데, 

이는 시계열이 짧은 경우에는 효율성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Chen, Lin, & Reed, 

2010). 게다가 본 연구의 자료와 같이 상당 수준의 이분산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이분산

성 교정과 더불어 FGLS를 이용하는 추정이 선호된다.2) 이에 FGLS를 활용하되 오차항이 이

분산적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고자 복지국가 유형 더

미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비롯한 복지지출 구성

과 재정성과 측면에서 복지국가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목도된다. 특히, 고용과 재정성과에

는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노동시장정책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관련 지출(가족지출)과 연

금지출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변수의 영향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

면,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복지국가 유형 더미를 반영한 분석모

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Ferrera(1996, 2005)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4개의 복지

국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특징은 이어지는 [표 1]과 같다.3)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Wooldridge 검정 결과, 1차 자기회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가설이 유의수준 0.001

에서 총부채(F=112.629, p값=0.0000), 순부채(F=41.203, p값=0.0000) 모두 기각된다. 또한, hausman 검정 결과 총

부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


=22.45(p값 0.0021), 순부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


=25.18(p값 0.0007)로, 
고정효과가 확인된다. 

2) 교정된 Wald 검정 결과 오차항이 동분산적이라는 영가설을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총부채의 Wald 검

정 결과 




=519.38(p값 0.000), 순부채는 



=14336.77(p값 0.0000). 

3)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뉴질랜드,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사민주의(노르웨이, 덴마크, 스

웨덴, 핀란드), 수주의(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남부유럽(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

갈)으로 한다. 네덜란드나 스위스는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 지에 관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속성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혜진(2016: 19)에 기초하여, 

네덜란드는 보수주의, 스위스는 자유주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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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지국가 유형별 부채, 고용률, 복지지출 수준

부채(GDP 대비) 고용률(%) 복지지출(GDP 대비)

총부채 순부채 15-64 전체
총 복지 

지출

노동시장지출 노령 

지출

가족 

지출적극적 소극적 

자유주의 57.622 25.900 69.606 59.684 17.215 0.460 0.941 4.742 1.852 

보수주의 85.055 52.005 64.633 52.904 25.173 0.889 1.813 8.222 2.275 

사민주의 51.315 -29.601 73.546 64.560 25.108 1.220 1.680 8.146 3.281 

남부유럽 97.345 71.450 57.659 47.459 20.541 0.459 1.128 8.590 0.911 

전체 70.551 28.701 66.760 56.536 21.412 0.724 1.350 7.036 2.050 

[표 1]과 같이, 부채수준은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유형 간에는 

고용률과 복지지출 양상에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유형은 고용률은 보수주의나 남부유럽보다

는 높은 편이나 사민주의 유형보다는 낮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

지출 수준은 전체 유형 중 가장 적은 편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자력구제를 복지에서 강조하

는 바,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과 노령지출 수준이 낮다. 한편, 사민주의 유형은 고용률이 전체 

복지국가 유형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편이면서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지출 수준이 상당하다. 이러한 특징은 고용률, 특히 높은 여성고용을 견

인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동인으로 지적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보수주의 유형과 남부유럽(지중해 복지국가)은 초기 에스핑 엔더슨의 논의에서는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Esping-Andersen, 1990). 물론 

Esping-Andersen(1990)이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한 이후 남유럽군 이외에도 추가적인 

복지레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Esping-Andersen(1990)의 세 

유형에 남부유럽 지중해 복지국가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는데, 이는 남부유럽이 대륙유럽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재정성과와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

는 2000년대 후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경험하였는데, 위기의 원인으로 노령연금만 비대한 기

형적인 사회보장체계가 지적되었다(고혜진, 2016: 21-23).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공무원 

등 일부 집단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연금 급여 부담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의 고용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령화 추세와 맞물린 연금, 의료지출 수준의 증가는, 재정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표 1]에서 살펴보면, 남부유럽은 부채가 어떤 복지국

가 유형보다도 많으면서 고용률은 가장 낮고, 복지지출 중 노령지출 비중만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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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요 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형화되지 

않은 국가의 특성을 복지국가 유형 더미변수를 투입해 통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한 내생성 문제 및 주요 변수들 간에 상호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고용률, 복지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

정하였으나, 노동시장정책을 위시한 복지지출은 국가의 재정상태에 의존적이다(고혜진, 2016). 

특히, 부채 수준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국가의 정책 역량을 제약할 수 있어 이들 간의 내생

적 관계가 반영된 분석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입된 통제변수들 역시 상

호 관련성을 맺을 공산이 크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내생성이 존재한다면, 상술한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이하 SYS-GMM)을4) 통해 FGLS 

분석의 강건성 검정(Robust test)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고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정을 활

용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노동시장정책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고용

률에 미치는 효과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복지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담보하려면, 각 단계에서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야

한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인 고용률이 복지국가의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살핀다. 이때,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3단계에서의 그

것보다 큰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3단계에서 역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2단계의 계수의 절댓값보다 작으면 부분 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평균중심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평균중심화 하지 않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화된

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론이 최근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Hayes, 2013). 투입되는 상호작용항 변수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델 적합도는 일정하게 유지되

며,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유의확률이 동일하여 조절효과 검증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다(Hayes, 2013). 물론 상호작용항에 평균중심화를 적용하면 분산팽창계수는 감소

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이는 상호작용항의 표준오차 감소와 병행되기 때문에 조절효과 

분석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Hayes, 2013).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것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한다는 것 역시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Hayes,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분석 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한다. 

4) 부채수준은 지속적으로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분 GMM 대신 시스템 GMM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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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국가의 재정상태로, 국가부채로 구체화한다. 이는 총부채(gross 

debt)와 순부채(net debt) 두 가지를 고려한다. 총부채는 정부금융부채의 총 잔고로 대부분 채

권의 액면가격으로 측정되지만,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한 값으

로 계산되어 금융부문도 포함된다. 이때 자산에는 현금과 예금, 대출, 외환보유고 등이 해당되

며, 상환의무가 있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연금도 포함될 수 있다(박기백･김우철, 2006: 20). 

순수한 의미의 부채 규모를 측정한다면 순부채가 적절할 수 있지만, 이는 몇 가지 한계가 있

다(Johns & Fukawa, 2015: 9). 정부 자산 중 다수는 위기 시에 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고

정자산의 형태이다. 또한, 정부가 소유한 자산 중 일부는 자산의 질은 확신하기 어렵다. 현금

화한다고 해도 재원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연금기금 등은 특정 목적과 연

동되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순부채가 정부의 재정상태를 과대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총부채와 순부채의 유용성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부채와 순부채를 

각각 고려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을 제고하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

즘에 주목하여, 고용률을 매개변수로 설정해 분석한다. 독립변수인 노동시장정책은, OECD 

노동시장정책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두 경우로 

구분해 분석한다.5) 분석에서는 각국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지출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각 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 비중을 변수로 활용한다. 이어서, 매개변수인 고용률은 주 경

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로 구체화한다. 

한편, 매개적 경로를 설정한 것은 정책 효과의 시차를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투입되는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고용률에는 투입되는 시기에 차이를 둔다. 우선, 노동시장정책(주요 독립변

수)은 매개변수인 고용률보다는 1개년도와 5개년도 앞선 것으로 설정한다. 이는 노동시장정책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이 전년도에 이뤄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다만, 노동시장정책의 

예산규모 결정시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있고 고용상황의 추세를 고려하겠지만, 고용상황이 단 

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예산 편성 당시의 상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률 간의 시차를 1년의 단기 성과와 5년의 장기 성과로 설정하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과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활,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과 조기퇴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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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또한, 고용률 제고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역시 고용률보다 1개년 

뒤, 그리고 5개년 뒤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분석한다. 이는 당해 연도 예산지출이 전년도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되지만, 통상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5개년 단위의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관리를 병행하여 국가재정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 외,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고용률, 부채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요인을 통제한

다.6) 먼저 1단계 모형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므로, 고용

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경제성장률과 고용보호지수,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을 통제한

다. 성장과 고용은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석유 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둘 간의 정적 관계가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저성장 경제에 들어선 선진국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만

성화되면서 제도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도 확인된다(Nickell & Layard, 1999; Breen, 

2005). 고용보호지수 같은 요인들이 그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가 노동시

장의 회전률을 낮춰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Breen, 2005). 고용보호제도

는 정규직 보호규제와 비정규직 사용규제로 구분되는데,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외부 노

동인력에 대한 기업의 재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이다(Nickell, 1997; OECD, 2006). 특히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와 결합될 때, 이는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데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다수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었다(Grubbs & Wells, 1993; 

Dolado, Garcia-Serrano & Jimeno-Serrano, 2001; Booth, Dolado & Frank, 2002).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성의 상이성은 각국

의 고용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가족지출은 사민주의 유형에서의 활

발한 여성고용의 동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국의 복지지출 특성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

향을 반영하고자 복지국가 유형을 모형에 추가한다. 

이어서 2단계. 3단계7)는 노동시장정책이 국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단계로,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무역의존도, 재정

준칙 도입 여부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을 통제한다. 각각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이유는 다음과 

6) 고용률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나, 3단계 모형에서 전체 통제 변수가 반영될 경우 다중공

선성 및 내생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주된 영향 요인만을 고려하였다. 

7) 비교를 위해 부록 1에서 3단계에 1단계 분석에서의 통제변수도 추가 통제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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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우선,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세금을 쉽게 거둬들일 수 있다. 게다가 대체로 

경제성장에는 물가상승이 동반되는데, 이 경우 명목자산인 부채 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인 부

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혜진, 2016: 42-43).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도 적은 폭의 상승

만으로도 국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큰 역할을 하는 바 별도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Bajo-Rubio, Crmon and Vincent, 2006; Doi, Hoshi and Okimoto, 2011). 또한, 국가 경제의 

무역 의존도 역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무역 의존도

가 높으면 국채 상환에 드는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일 국가 단위의 금리 통제가 쉽지 

않으며,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쉽게 좌우되어 재정 관리를 어렵게 한다(고혜진, 2016: 43). 

한편, OECD 국가들은 재정적자나 부채 수준 등을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직접적으

로 일정 수준 이하로 부채 수준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Alesina & Bayonmi, 1996; Bohn & Inman, 1996). 재정준칙은 

지출, 수입, 재정적자, 부채 관련 준칙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채수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부채 준칙의 도입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국가의 고유한 정치, 

제도, 사회적 특성, 그리고 복지지출 구성들이 국가 부채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복지국가 유형 더미를 추가 통제한다.8)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출처

종속

변수

총부채 일반정부 국가 총부채/명목 국내총생산 OECD, NA

(2017.10.10.추출)순부채 일반정부 국가 순부채/명목 국내총생산

독립

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활’+‘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지출/국내총생산 OECD, EL

(2017.10.30.추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및 ‘조기퇴직’ 지출 + ‘조기퇴직’) 

지출/국내총생산

매개 

변수
주경제활동인구고용률 취업자/15-64세 생산가능인구

OECD, EL

(2017.10.30.추출)

8) 이 외에도 선진 복지국가는 서비스업으로의 경제 이행이 활발한데,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확대는 제조업보다 

낮은 생산성과 맞물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Lindbeck, 2006). 이에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등의 변수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시계열이 상당히 짧아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관련해서는 284개의 사례만

이 확보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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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계속)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출처

통제

변수

경제성장률 실질GDP(당해년도)-실질GDP(전년도)/실질GDP(전년도)
OECD, NA

(2017.11.30.추출)

고용보호

지수1)

정규직 정규직 개별 해고의 엄격성 정도(0~6점) OECD, EL

(2017.12.5.추출)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용규제(0~6점)

물가상승률 100*(물가지수-물가지수)/물가지수

OECD, NA

(2017.11.30.추출)

무역의존도 100*(수입+수출)/명목 국내총생산
OECD, NA

(2017.12.2.추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부채 준칙(Debt rule) 도입= 1; 미도입=0
IMF, FR

(2017.11.30.추출)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지중해(남부유럽)의 더미

Esping-Andersen

(1990), Ferrera

(1996, 2005) 

논의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구분

주 1) 고용보호지수는 1985년부터를 포괄하는 version 1값을 활용하였으며, 지수값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http://www.oecd.org/employment/emp/oecdindicatorsofemploymentprotection.htm 참고 

자료: EL-Employment Statistics; NA-National Accounts; POP-Population; FR-Fiscal Rules Dataset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총부채 554 70.551 32.285 16.102 183.881 

순부채 546 28.701 51.786 -284.367 147.916 

독립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06 0.724 0.452 0.067 2.700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606 1.350 0.902 0.120 5.360 

매개변수 주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604 66.760 7.893 46.190 83.117 

통제변수

경제성장률 620 2.251 2.556 -9.132 26.276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576 2.148 0.929 0.257 5.000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 576 1.878 1.394 0.250 5.250 

물가상승률 620 2.948 2.936 -4.478 23.015 

무역의존도 599 16.059 8.382 6.455 50.701 

재정준칙 도입 여부 620 0.605 0.489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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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먼저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다.9)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에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는 물론 

5년 간격을 둠으로써 정책의 시차효과를 고려한 장기 영향 분석에서도 여전히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고려한 경우에

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적 영향이 지속된다. 이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도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Atkinson & Micklewright, 1991; Tatsiramoss, 2006; 채구묵, 2009). 

[표 4]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단계)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561 ** 1.612 ** 1.075 0.130

(0.543) (0.534) (0.829) (0.928)

소극적노동시장정책
-4.242 *** -2.696 *** -4.679 *** -3.314 ***

(0.226) (0.260) (0.351) (0.418)

적극*소극(상호작용)
0.414 0.888 *

(0.398) (0.449)

상수항
71.222 *** 71.403 *** 71.754 *** 72.2 ***

(0.382) (0.518) (0.452) (0.606)

경제성장률
0.049 -0.179 * 0.037 -0.202 *

(0.053) (0.081) (0.054) (0.083)

9) [표 4]에 반영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에 정적 방향성을 가

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저해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저성장 국면에 들

어선 선진 복지국가에서 성장과 고용이 병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보호지수와 관

련해서 정규직 고용보호 즉 정규직 고용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은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데 반해, 비정규직 고용

보호 기제가 외부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처럼,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복지국가 유형별 고용률 차이도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데, 보수

주의와 남부유럽은 자유주의보다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 사민주의는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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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단계) (표 계속)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정규직고용보호
2.556 *** 2.532 *** 2.467 *** 2.654 ***

(0.266) (0.330) (0.260) (0.334)

비정규직고용보호
-1.905 *** -1.852 *** -1.913 *** -1.859 ***

(0.127) (0.151) (0.128) (0.154)

보수주의 

 (기준:자유주의)  

-1.919 *** -3.837 *** -1.663 ** -3.967 ***

(0.541) (0.724) (0.526) (0.733)

사민주의 

(기준:자유주의) 

5.215 *** 3.598 *** 5.364 *** 3.583 ***

(0.580) (0.852) (0.574) (0.875)

남부유럽

(기준:자유주의) 

-11.484 *** -11.711 *** -11.200 *** -12.098 ***

(0.850) (1.191) (0.836) (1.224)

사례수 550 403 550 403

주 1) 모형 1-1, 1-3 설명변수들이 t-1값이고, 1-2, 1-4는 t-5값임.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p<.05, ** p<.01, *** p<.001

반면에, 기존 연구들과 같이(강철희･김교성･김영범, 2001; 채구묵, 2011; OECD, 1993; 

Bradley & Stephens, 2007; Estevao, 200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달

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소극적 노동시장정

책과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모형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여전히 고용률에 정적 방향성

을 가지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고용 증진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장기 국면에서는 두 정책 간 상호작용

이 정적 방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을 저해

하는 영향이 지속되긴 하지만, 두 정책이 결합되어 고용을 진작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부적효과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할 경우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것처럼(강철희･김교성･김영범, 2001; Bassanini 

& Duval, 2006; OECD, 2006), 고용성과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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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이 국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국가의 재정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그 수

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험연구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을 제고하여, 

국가 부채수준을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Ko & Cho,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되, 어떤 노동시장정책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정

책이 복지국가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표 5], [표 6]과 같다.10)

우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채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호작용

이 포함된 경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대체로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확대가 재정부담

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간혹 

부채 규모 확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규모 축소에 안정적으로 기여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더욱 

강건하게 나타나는 바, 노동시장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채 확대의 효과가 두 정책이 결합될 

때, 상쇄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OECD, 2006). 

10) [표 5], [표 6]의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이론적 지적과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은 국가 

부채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되어,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하에서의 부채 실질 가치 감소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자산 가치를 반영한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는 부채 수준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넘어 그것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국가 유형별로는 보수주

의와 남부유럽은 자유주의 유형보다 부채 수준이 대체로 높으며, 사민주의는 순부채에 한할 때, 자유주의 유형

보다 안정적으로 부채 수준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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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상호작용 제외)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049 -5.679 * 7.588 * 0.882

(2.799) (2.902) (3.836) (4.015)

소극적노동시장정책
6.766 *** -3.59 ** 9.398 *** 0.016

(1.005) (1.243) (1.725) (2.165)

상수항
54.948 *** 67.931 *** 6.606 *** 23.213 ***

(3.966) (4.667) (5.177) (5.795)

경제성장률
-2.671 *** -1.049 * -2.393 *** -1.244 *

(0.387) (0.454) (0.442) (0.625)

물가상승률
-1.867 ** -1.02 * 0.688 0.676

(0.547) (0.514) (0.669) (0.580)

무역의존도
0.484 -0.047 0.54 -0.211

(0.270) (0.297) (0.304) (0.341)

재정준칙도입 
1.652 4.546 * 7.064 ** 11.083 ***

(2.146) (2.243) (2.630) (2.170)

보수주의 

 (기준:자유주의)  

13.938 *** 25.462 *** 5.727 *** 18.748 ***

(2.740) (3.085) (2.803) (2.641)

사민주의 

(기준:자유주의) 

-9.161 * 4.843 * -60.367 *** -52.718 ***

(2.931) (3.159) (4.352) (5.390)

남부유럽

(기준:자유주의) 

32.521 *** 51.355 *** 27.521 *** 47.805 ***

(5.279) (6.283) (5.642) (6.868)

사례수 511 393 506 393

주 1) 모형 2-1, 2-2는 총부채를, 2-3, 2-4는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임.

 2) 모형 2-1, 2-3은 설명변수들이 t-1값이고, 2-2, 2-4는 t-5값임.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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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상호작용 포함)

모형 2-1-1 모형 2-2-1 모형 2-3-1 모형 2-4-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5.994 *** -17.22 *** -15.016 ** -24.847 **

(3.796) (4.850) (5.777) (7.194)

소극적노동시장정책
-4.048 -12.325 *** -3.926 -15.737 ***

(2.432) (3.058) (3.353) (3.751)

적극*소극(상호작용)
9.4 *** 7.22 ** 13.881 *** 16.734 ***

(1.954) (2.387) (2.990) (3.838)

상수항
66.047 *** 77.669 *** 22.686 *** 44.355 ***

(4.379) (5.439) (6.155) (7.163)

경제성장률
-2.749 *** -1.031 * -2.538 *** -1.32 *

(0.379) (0.504) (0.425) (0.616)

물가상승률
-1.988 *** -1.143 * 0.389 0.683

(0.532) (0.520) (0.637) (0.549)

무역의존도
0.55 * -0.049 0.546 -0.413

(0.250) (0.288) (0.283) (0.314)

재정준칙도입 
0.131 5.512 * 7.674 ** 12.587 ***

(2.131) (2.370) (2.560) (2.102)

보수주의 

 (기준:자유주의)  

19.612 *** 29.167 *** 10.676 *** 21.735 ***

(2.896) (3.338) (2.829) (2.550)

사민주의 

(기준:자유주의) 

-6.972 * 6.725 * -57.259 *** -53.384 ***

(2.875) (3.404) (4.397) (6.054)

남부유럽

(기준:자유주의) 

34.442 *** 51.248 *** 29.013 *** 49.93 ***

(5.116) (6.053) (5.380) (6.212)

사례수 511 393 506 393

주 1) 모형 2-1-1, 2-2-1는 총부채를, 2-3-1, 2-4-1는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임.

2) 모형 2-1-1, 2-3-1은 설명변수들이 t-1값이고, 2-2-1, 2-4-1는 t-5값임.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p<.05, ** p<.01, *** p<.001

3) 고용률의 매개효과 분석 (3단계)

3단계는 고용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 분석모형에서 고용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표 7], [표 8]). 분석 결과, 고용률은 대체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복지국가의 부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률이 높아지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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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감소하고 과세 기반이 확보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질 수 있다는 고용 

중심 복지국가의 논리가 실증적으로도 규명되는 것이라 하겠다(Mosher & Trubek, 2003: 65). 

따라서 고용률 제고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고용 중심 복지국가로

의 전환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고용률 

제고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단계 분석결과와 3단계 분석결과의 회귀계수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고용률이 노동시장정책과 국가 부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향이 일부 확인된다. 특히, 2단계 분석에서 단기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표 5]의 모형 3-3 참고), 이것은 

고용률을 반영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표 7]의 모형 3-3 참고), 고용률의 완전 매개효

과가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

도 이것이 고용률 증가로 이어진다면 국가 부채를 늘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일정 부분 고용률을 매개로 하여 국가 부채 

규모를 감소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표 7]의 모형 3-2, [표 8]의 모형 3-4-1).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직업훈련과 같이 인적자본 고양을 통해 고용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을 포

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용성과를 담보하지 못할 공산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은 물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

세기 후반 기존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의 정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함으로

써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는 고용률의 부분 매개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는 국가 부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표 7]의 모형 3-1). 게다가 [표 4]에 제

시된 것처럼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효과를 가지기도 하는 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나친 확대는 역시 국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표 8]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국가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정책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물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 즉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채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표 7]), 이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적어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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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고용률을 견인해 궁극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3단계, 상호작용 제외)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모형 3-4

고용률
-1.207 *** -1.114 *** -1.929 *** -1.725 ***

(0.193) (0.220) (0.229) (0.239)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659 -5.64 -3.063 -3.252

(3.038) (3.004) (2.949) (2.884)

소극적노동시장정책
3.491 * -6.03 *** 1.597 -7.658 ***

(1.361) (1.454) (1.371) (1.399)

상수항
153.04 *** 158.65 *** 187.74 *** 185.5 ***

(15.794) (18.447) (15.807) (16.612)

경제성장률
-2.707 *** -1.545 ** -2.385 *** -1.478 ***

(0.382) (0.487) (0.368) (0.480)

물가상승률
-1.852 *** -1.614 ** -1.841 *** -1.879 ***

(0.516) (0.497) (0.507) (0.473)

무역의존도
-0.174 -0.481 -0.292 -0.506

(0.276) (0.313) (0.259) (0.303)

재정준칙도입 
1.225 6.1 ** -1.505 4.048 **

(2.039) (2.205) (1.994) (2.070)

보수주의 

 (기준:자유주의)  

10.998 *** 20.725 *** 11.125 *** 18.021 ***

(2.781) (3.287) (2.680) (3.153)

사민주의 

(기준:자유주의) 

-6.309 * 4.783 1.109 9.894 **

(2.853) (3.309) (2.921) (3.193)

남부유럽

(기준:자유주의) 

30.219 *** 46.226 *** 27.514 *** 41.404 ***

(5.287) (6.365) (5.205) (6.231)

사례수 511 389 511 389

주 1) 모형 3-1, 3-2는 총부채를, 3-3, 3-4은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이고, 

2) 모형 3-1, 3-3의 설명변수들은 t-1값이고, 3-2, 3-4의 설명변수는 t-5값임.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4) 음영 표시된 것은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임. 

* p<.05, ** p<.01, *** p<.001



208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4호

[표 8]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3단계, 상호작용 포함)

모형 3-1-1  모형 3-2-1 모형 3-3-1 모형 3-4-1

고용률
-1.285 *** -1.252 *** -1.971 *** -1.807 ***

(0.186) (0.225) (0.223) (0.245)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0.43 *** -22.21 *** -21.40 *** -19.19 ***

(4.026) (4.782) (3.912) (4.625)

소극적노동시장정책
-9.828 *** -18.75 *** -10.78 *** -19.61 ***

(2.640) (3.105) (2.587) (3.061)

적극*소극(상호작용)
12.484 *** 10.678 *** 11.692 *** 10.085 ***

(2.118) (2.456) (2.049) (2.398)

상수항
173.07 *** 184.08 *** 203.92 *** 204.55 ***

(15.266) (18.653) (15.424) (16.97)

경제성장률
-2.752 *** -1.604 ** -2.419 *** -1.403 **

(0.370) (0.509) (0.357) (0.487)

물가상승률
-2.219 *** -2.003 *** -2.145 *** -2.075 ***

(0.497) (0.495) (0.488) (0.466)

무역의존도
-0.077 -0.485 -0.206 -0.524

(0.245) (0.285) (0.232) (0.277)

재정준칙도입 
-0.477 5.848 ** -3.151 3.659 **

(2.007) (2.268) (1.954) (2.128)

보수주의 

 (기준:자유주의)  

16.694 *** 25.246 *** 16.899 *** 22.752 ***

(2.883) (3.401) (2.745) (3.294)

사민주의 

(기준:자유주의) 

-3.752 7.394 * 3.656 12.774 ***

(2.782) (3.420) (2.848) (3.255)

남부유럽

(기준:자유주의) 

31.065 *** 45.189 *** 28.228 *** 40.835 ***

(5.098) (6.068) 5.05 (5.978)

사례수 511 389 511 389

주 1) 모형 3-1-1, 3-2-1은 총부채를, 3-3-1, 3-4-1은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임.

2) 모형 3-1-1, 3-3-1의 설명변수들은 t-1값이고, 3-2-1, 3-4-1의 설명변수는 t-5값임.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4) 음영 표시된 것은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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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건성 검정 

SYS-GMM을 통한 상기 분석의 강건성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9], [표 10]과 같다.11) Hansen 

검정과 Arellano-Bond AR(1), AR(2) 검정 결과 분석된 SYS-GMM 적용 모델은 모두 유의미

한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며, 12) 변수 간 영향관계의 방향성은 기존의 [표 7], [표 8]의 분석결

과와 유사하다. 다만, 몇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이전 시기의 부채 수준이 국가 부

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고용률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용률의 경

우, 장･단기 국면에 공히 부채 감소 효과를 보이던 것이,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장기에서

만 해당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다.13) 또한 자산 가치가 반영된 순부채에서는 해당 영향이 유의

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기도 하다. 노동시장정책들의 영향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의 확대

가 순부채 축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경

향이 p<.05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다. 

11) 내생변수를 달리 지정한 분석 결과를 부록2에 수록하였다.

12) 과도식별제약조건(overidentifying restrictions)을 검정하기 위한 Hansen-J 검정의 귀무가설은 도구변수가 타당하

다는 것으로,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도구변수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들은 모두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렵다. 한편, 잔차에 대한 계열상관을 검정하는 것 역시 요구되

는데, 원래 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AR(1)은 존재하지만, AR(2)는 없다. 이에 

Arellano-Bond AR(1) 검정 결과는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 검정결과는 귀무가설을 채택

해야 잔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모형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들에서는 AR(1)은 P<.05수준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있고, AR(2)모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기가 어렵다. 

13) 이는 부록1에 첨부한 1단계에서 추가 포함되었던 고용보호지수 변수를 3단계에 역시 통제한 모형에서도 나타

나는 확인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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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 상호작용 제외)

모형G 3-1  모형G 3-2  모형G 3-3 모형G 3-4

전기 부채(도구 변수)
0.975 *** 0.964 *** 1.026 *** 1.036 ***

(0.013) (0.013) (0.026) (0.027) 

고용률
-0.044 -0.195 ** 0.056 -0.116 

(0.066) (0.072) (0.065) (0.126)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428 * 0.237 0.986 1.082 

(0.721) (0.908) (0.863) (0.827) 

소극적노동시장정책
-0.133 -1.983 ** 0.653 -1.091 **

(0.307) (0.612) (0.354) (0.406)

상수항
9.049 19.317 *** -4.065 8.717 

(5.508) (6.008) (6.056) (10.292) 

경제성장률
-0.790 *** 0.109 -0.656 *** 0.011 

 (0.141) (0.120) (0.169) (0.217) 

물가상승률
0.375 * -0.143 0.663 * 0.139 

(0.162) (0.118) (0.271) (0.167) 

무역의존도
-0.113 * -0.132 * -0.096 -0.184 *

(0.057) (0.058) (0.069) (0.071) 

재정준칙도입 
-0.306 3.473 *** 0.370 3.672 ***

(0.628) (0.537) (0.649) (0.720) 

보수주의  
1.063 0.731 -1.530 -1.578 

(0.724) (0.598) (1.100) (1.201) 

사민주의  
-0.270 0.156 -4.049 ** -2.608 

(1.181) (0.815) (1.292) (1.408) 

남부유럽
3.077 * 3.373 ** 0.410 1.050 

(1.390) (1.123) (1.765) (1.780) 

사례수 505 390 499 390

Hansen test(p value) 17.83 (1.000) 14.12 (1.000) 9.87 (1.000) 15.92 (1.000)

AR1 test (p value) -3.26 (0.001) -2.14 (0.033) -2.34 (0.019) -2.21 (0.027)

AR2 test(p value) -1.44 (0.151) -1.12 (0.263) -1.29 (0.196) -1.43 (0.154)

주 1) 부채수준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전기 부채 수준을 도구 변수로 활용한 분석 결과임. 그 외 변수는 외생 변수로 간주

함. 분석은 Roodman(2009)의 stata xtabond2 코드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회귀 및 이분산성 교정을 위해 robust 옵션을 

적용함(Roodman, 2009: 123).. 

    2) 모형G 3-1, 3-2는 총부채를, 3-3, 3-4은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임.

    3) 모형G 3-1, 3-3의 설명변수들은 t-1값이고, 3-2, 3-4의 설명변수는 t-5값임.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단, Hnasen test, Arellano-Bond test for AR(1), Arellano-Bond test for AR(2) 열의 괄호 안은 

p값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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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동시장정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 상호작용 포함)

모형G 3-1-1 모형G 3-2-1 모형G 3-3-1 모형G 3-4-1

전기 부채(도구 변수)
0.974 *** 0.956 *** 1.026 *** 1.033 ***

(0.012) (0.015) (0.027) (0.029) 

고용률
-0.052 -0.244 ** 0.053 -0.144 

(0.067) (0.093) (0.072) (0.138) 

적극적노동시장정책
-2.000 * -2.060 0.898 -0.344 

(0.976) (1.629) (1.365) (1.232) 

소극적노동시장정책
-0.529 -3.655 ** 0.651 -2.122 

(0.751) (1.151) (1.054) (1.148) 

적극*소극(상호작용)
0.392 1.617 0.004 1.045 

(0.536) (0.842) (0.811) (0.897) 

상수항
10.184 25.575 ** -3.789 12.152 

(5.661) (8.645) (7.327) (11.985) 

경제성장률
-0.793 *** 0.102 -0.657 *** 0.008 

(0.144) (0.127) (0.169) (0.216) 

물가상승률
0.369 * -0.167 0.669 * 0.134 

(0.162) (0.119) (0.264) (0.166) 

무역의존도
-0.117 * -0.158 ** -0.099 -0.200 **

(0.057) (0.049) (0.073) (0.077) 

재정준칙도입 
-0.322 3.381 ** 0.389 3.620 ***

(0.620) (0.562) (0.646) (0.751) 

보수주의 
1.217 1.181 *** -1.517 -1.373 ***

(0.803) (0.659) (1.230) (1.211) 

사민주의 
-0.218 0.056 -3.973 ** -2.974 

(1.212) (0.730) (1.291) (1.546) 

남부유럽
3.200 ** 3.745 *** 0.393 1.263 

(1.412) (0.842) (1.936) (1.850) 

사례수 505 390 499 390

Hansen test(p value) 16.55 (1.000) 13.37 (1.000) 9.37 (1.000) 14.63 (1.000)

AR1 test (p value) -3.25 (0.001) -2.15 (0.032) -2.34 (0.019) -2.20 (0.028)

AR2 test(p value) -1.44 (0.149) -1.13 (0.259) -1.30 (0.195) -1.46 (0.143)

주 1) 부채수준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전기 부채 수준을 도구 변수로 활용한 분석 결과임. 그 외 변수는 외생 변수로 간주

함. 분석은 Roodman(2009)의 stata xtabond2 코드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회귀 및 이분산성 교정을 위해 robust 옵션을 

적용함(Roodman, 2009: 123).. 

    2) 모형G 3-1-1, 3-2-1은 총부채를, 3-3-1, 3-4-1은 순부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임.

    3) 모형G 3-1-1, 3-3-1의 설명변수들은 t-1값이고, 3-2-1, 3-4-1의 설명변수는 t-5값임.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Hnasen test, Arellano-Bond test for AR(1), Arellano-Bond test for AR(2) 열의 괄호 안은 p값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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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고용-중심적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복지국

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 전략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정

책이 고용률을 매개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부될 경우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총 2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내생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로 하

여 국가 부채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는 특히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이는 다시 국가의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로

가 확인된 것이다. 이제까지 기존연구에서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성과를 규명하는데 그쳤던 것

을 넘어,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 제고를 통해 복지국가 재정건전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계량적으로 규명해낸 것은 본 연구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둘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는 달리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규모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나친 확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과 결부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것

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채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단

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한국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앞서 제시한 [표 1]에 한국을 포함하여, 분석에 반영

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한국은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

채수준은 양호한 편으로, 당장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질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뒤늦은 복지 정책 발전으로 인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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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전체 고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15-64세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률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을 필두로 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의 공

급 및 수요를 지원하는 여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정책적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14).

[표 11] 복지국가 유형별 부채, 고용률, 복지지출 수준 (한국 포함)

부채(GDP 대비) 고용률(%) 복지지출(GDP 대비)

총부채 순부채 15-64 전체
총 복지 

지출

노동시장지출 노령 

지출

가족 

지출적극적 소극적 

자유주의 57.622 25.900 69.606 59.684 17.215 0.460 0.941 4.742 1.852 

보수주의 85.055 52.005 64.633 52.904 25.173 0.889 1.813 8.222 2.275 

사민주의 51.315 -29.601 73.546 64.560 25.108 1.220 1.680 8.146 3.281 

남부유럽 97.345 71.450 57.659 47.459 20.541 0.459 1.128 8.590 0.911 

전체 70.551 28.701 66.760 56.536 21.412 0.724 1.350 7.036 2.050 

한국(2014년) 43.664 - 65.350 60.216 9.718 0.459 0.280 2.505 1.115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 특히 노동시장지출 수준은 전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모두 부실한 ‘부실한 실업안정

망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여유진 외, 2016: 12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최근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주의, 남부유럽 국가들과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성과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를 통

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증

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대대적인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문재인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는 전략 하에 다음과 같은 7가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

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소

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이 중에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과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

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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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실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매우 지엽적으로 제공되

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클 뿐 아니라, 짧은 수급기간, 자격

기준의 엄격성,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적절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여유진 외, 2016: 119:, 방하남‧남재욱, 2016). 실제로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과 병행되면 고용성과 제고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할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현재 한국의 소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수준은 이를 우려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지만 평균 근속년

수가 짧고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이병희, 2015: 163). 이는 한국의 부실

한 실업안정망 하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재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일자리 대

부분이 낮은 질의 임시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다루었듯이 

충분한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자신의 적성 및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Belzil, 2001; Tatsiramoss, 2006; Mares, 2007; 채구묵, 2009). 본 연구를 통해 소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인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반

영된 결과일 것이다. 상술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

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동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충분하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업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간의 상호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길상, 2010). 하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실업급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

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전달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두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과 결부될 때에 재정건전성 및 고용률에 대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적(-) 효과가 완화 

및 상쇄되었다는 점에서 두 정책간의 상호연계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분석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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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크게 이분화 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각 정책의 구

성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이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부 프

로그램들 간 성격이 상이하며,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고용률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역

시 다를 수 있다. 또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질적인 요인들(자격요건,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고려된다면 이 제도가 고용 및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상

호작용하는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노동시장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동수요 차원의 정책적 개입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룬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에 포함되는 ‘고용장려금’이나 ‘직접일자리 창출’은 노동수요 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및 일자리 정책들을 함께 고려되어야 노동수요 

측면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보완되어 보다 구체

적이고 풍성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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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15)

Bae, Eunchong*･Ko, Hyejin**･Cho, Hy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bor market policy on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cross-sectional panel data regression anal-

ysis, stepwise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ystem GMM designed by Baron and Kenny(1986) 

based on the data from 1985 to 2015 for 20 OECD countries. In setting up the analysis model,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ies as 

well as the time sequence of the outcom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arket polici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fiscal con-

dition of welfare states, which is measured as the levels of national debt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expenditure on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by promoting the employment rate. In contrast,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 expenditur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rate growth and 

it exacerbates the burden of national debt in the short-term. However, when active labor mar-

ket programs and passive labor market programs are combined, the negative impacts by pas-

sive pabor market policies on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are off-set.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at although the expansion of the labor market policies can be inimical to 

the fiscal soundness of welfare states in the short-term, in the long run, they can have effective 

roles in securing and promoting the fiscal soundness of the welfare states by promoting the 

employment rate. 

Key words : Welfare State, Fiscal Soundness, Labor Market Policy, Interaction, 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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